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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FTA체결이양극화해소방안인가! 
- 낙농사수,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 - 

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청회 무산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개시를 선언하 다. 이

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마저 도외시한 것이며 더욱이 항간에 정부당국자가 미의회 일정상 내

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은 한미 FTA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

협상인가를 증명하는 척도다. 

정부와 재계가 우리 농민이나 화인의 반 를‘집단이기주의’로 몰아붙이면서 한미 FTA체

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설성이다. 한술 더 떠 충분한 사전검토나 피해산업에

한 책수립은 뒷전인 반면 미국의 자동차업계 응에 해서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행태를

보면 참으로 분통을 금할 길이 없다.  

농경연 자료에서만 봐도 세계 농산물 최 생산국인 미국과 FTA체결시 농업부문에 있어 최소

2조에서 최고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특히 낙농부문에 있어 2천억을 상회하는

피해가 예상되며, 우리나라에 35배에 달하는 원유생산량과 막 한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

미국이기에 FTA체결시 우리 낙농산업은 우리 농업과 더불어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 명약

관화(明若觀火)하다. 

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에 있어 농업부문 민감품목 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는 하나 농업

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봤을 때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

음이 자명하며,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면 한미 FTA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

한다. 다수가 이익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는 정책을 택하면 안된다는‘파레토원

칙’을 차치하고라도 식량주권 포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! 

우리의 식량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하며, 농업회생, 낙농회생을 위한 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

안 될 국가적인 사안이다. 이에 우리 낙농가족들은 350만 농민과 함께 한미 FTA저지를 위한 투

쟁에 앞장설 것을 선포한다. 이제라도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

FTA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보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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